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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특허청 2016년 예산
- 2016년도 특허청 예산 5,253억원 편성 -

  2016년도 특허청 예산은 전년대비 0.3% 증가한 5,253억원으로 편성되었다.

* 특허청 예산(순계기준) : (’15) 5,235억 → (’16) 5,253억원 (증 0.3%)

내년도 특허청 예산은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

고품질 심사·심판서비스 제공, 해외 지재권 보호, R&D 효율성 제고를

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다.

□ 고품질 심사·심판 서비스 제공

 < 심사·심판 서비스 제공 : (’15) 765억 → (’16) 806억원 (증 5.4%) >

심사·심판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대비 5.4% 증액된 806억원

으로 편성하였다.

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

상표·디자인 심사에 대한 외주용역을 확대하고,

* 상표조사분석 : (’15) 37억 → (’16) 45억원 (증 22.3%)

* 디자인조사분석 : (’15) 22억 → (’16) 25억원 (증 13.4%)

선행기술검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국제특허분류(IPC)로

분류된 특허문헌을 선진 특허분류체계(CPC)로 재분류하기 위한

예산을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.

* 특허문헌 CPC 재분류 : (’15) 8억 → (’16) 35억원 (증 333.3%)

* CPC(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) : 특허문헌을 26만개의 코드로

세분화하여 특허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 증가(※ IPC는 7만개 코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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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

 < 해외 지재권 보호 : (’15) 134억 → (’16) 170억원 (증 26.9%) >

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재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

중소·중견기업이 이러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재권

분쟁대응 컨설팅(260개→345개 기업)과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(100개→160개 기업)

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.

*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 : (’15) 68억 → (’16) 90억원 (증 32.6%)

*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 : (’15) 12억 → (’16) 21억원 (증 67.7%)

또한, 중국 등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

「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」예산 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.

뿐만 아니라 중국 서부지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는 국제

지재권 분쟁을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국 시안에 해외지식

재산센터(IP-DESK)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예산 2억원을 확보하였다.

* 해외지식재산센터(IP-DESK) 설치현황(6개국 11개소) : 중국(북경, 상해, 청도,

광주, 심양), 태국, 베트남, 미국(LA, 뉴욕), 독일, 일본

□ 정부와 민간의 R&D 효율성 제고 

 < R&D 효율성 제고 : (’15) 352억 → (’16) 388억원 (증 10.4%) >

정부와 민간의 R&D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10.4%

증액된 388억 원으로 편성하였다.

정부 R&D 성과가 우수특허로 창출될 수 있도록 R&D 결과물의 특허

설계과정을지원하는「정부 R&D 특허설계지원」사업 22억원을 신설하고,

공공기관 보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미활용특허를 최소화하기

위하여 대학·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전략을 컨설팅

해주는「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」사업 4억원도 신규로 반영하였다.

또한, 우리 중소·중견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주도할 강한 지재권을

확보할 수 있도록 지재권 관점에서의 R&D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

「IP-R&D 전략지원」사업도 전년대비 31.0% 확대하였다.

* IP-R&D 전략지원 : (’15) 124억 → (’16) 163억원 (증 31.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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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타 

 < 특허거래전문관 지원  확대 : (’15) 6.3억 → (’16) 11.9억원 (증 88.8%) >

특허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활용특허의 거래와

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거래를 중개하는 특허거래전문관을

대폭 증원하고,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식재산의 거래를

활성화할 계획이다.

* 특허거래전문관 : (’15) 9 → (’16) 17명

 < 대학·공공연특허기술이전 지원 확대 : (’15) 10억→ (’16) 15억원 (증 50.0%) >

대학·공공연의 미활용 특허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

대학·공공연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특허기술을 제품단위로 그룹화

하고, 기업의 제품개발 수요에 맞추어 함께 기술이전이 될 수 있도록

지원하는「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」예산을 전년대비 50.0%

확대 편성하였다.

* 제품단위 기술이전 지원과제 : (’15) 10 → (’16) 20개

 <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확대 : (’15) 24억 → (’16) 30억원 (증 25.0%) >

기업의 지식재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

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위해 대학이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채용하고,

지식재산 정규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「지식재산교육

선도대학 지원」을 3개교 추가하고, 이를 위한 예산도 전년대비 25.0%

증액하였다.

*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: (’15) 12 → (’16) 15개교

  최동규 특허청장은 ”2016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, 
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특허청 핵심 추진사업을 위한

투자를 대폭 증액하였으며, 내년도 예산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
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이라고

밝혔다.


